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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형성*
   

정무권
연세대학교

  

최근 급격히 진행되는 다차원적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현재의 케인지안 복지

국가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위기의 자본주의 체제와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역단위에서 확장된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을 제안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은 이

윤추구적이며 상품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다 사회적이며 인간화된 경제로 만드는 

폴라니의 재배태화(reembeddedness)와 다원적 경제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본 논

문의 목적은 이러한 새로운 대안적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개념화와 이론화를 위해 고

민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발전경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있

다.

[주제어: 복지국가, 지역공동체 복지레짐, 사회적 경제, 폴라니, 연대경제, 복지혼합, 

공동결정, 공동수립, 신공공거버넌스]

* 본 연구는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

다(NRF-2016S1A3A29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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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글로벌위기,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한계, 

민주주의 위기, 사회적 경제의 성장

새천년 시대 전후로 글로벌 환경이 복합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 시대는 

다차원적 위기를 겪고 있다. 글로벌 경제화의 심화, 신자유주의 영향, 생산기술

의 발전에 따른 생산체제의 고도화, 노동시장의 다변화와 불안정화로 전후 포

디즘과 고성장에 기반하여 사회보험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에 초점을 두었던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제4차 산업

혁명시대로의 빠른 진입은 생산방식과 일과 노동시장의 성격자체를 변화시키

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과 불평등을 예고하면서 현 복지국가 

체제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반면, 젠더문제와 결합된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적이면서 개인화된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획일적이고 관료제적인 사회서

비스 공급체계나 민영화와 시장화를 통한 시장과 비영리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는 특화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이면서 개인화된 질 높

은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재정의 

소진으로 세계자본주의는 ‘긴축의 시대(age of austerity)’로 접어들면서 복지국

가들의 복지지출 여력은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적 성장 

중심의 산업화가 초래한 기후온난화와 지구환경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위기로 

인류사회는 새로운 성장의 개념과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인간 삶의 양식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정립

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안적 경제구조와 이에 걸맞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 필

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도 재분배적 복지국가를 성장시켰던 민주주의도 위기

를 동시에 겪고 있다(Pierson, 2001; Shäffer and Streek, 2013). 그동안 복지국

가를 견인했던 친 복지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과 이를 매개했던 조합주의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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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결정구조도 약화되었다. 대신에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적인 저성장 및 불평

등의 심화는 우파적 포퓰리즘이 득세하기 시작하였고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 

작동이 안되면서 그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다. 조직화된 노동을 기반으로 한 친

복지적인 정치권력자원의 동원과 자본주의의 거시적 시장관리를 통해 재분배

적 복지국가를 견인했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운동이 대안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도처

에서 관찰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19에 의한 감염병의 위기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정치경제적 위기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의 등장

을 예고하면서 국가-시민사회-시장의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글로벌 위기의 대응으로 지역사

회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커뮤니티 비즈니스, 비영리 조직, 시

민단체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도로 새로운 대안운동이 성장하고 있

다. 이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조직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다중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경제적 생산과 사

회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의 

특징을 가지면서 기존의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과는 또 다른 혁신적 대안조직

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조직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호혜주의적 네트워크를 만

들고, 더 나아가서 기존의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

화, 고용, 사회, 복지 및 환경문제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 큰 사회변동을 

1)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19 사태는 복지국가의 미래 방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은 보건의료체계의 위기와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

로도 대량실업과 생산과 소비의 위축으로 경제공황을 예고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다 적

극적인 경제개입과 재난기본소득 등 당장 급한 소득중단사태에 대한 소득지원뿐만 아니

라 공공보건의료체제의 강화를 비롯한 지속적인 고용안정과 창출, 그리고 다양한 사회서

비스의 확장적 공급의 필요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국가역량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국가, 시

민사회, 시장의 역할을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차별적 시장중심의 경제적 

성장을 억제하고 생태적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국가, 지역 각각의 수준

에서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성장이라는 개념도 무차별적 이윤추구의 시

장중심의 성장과 소비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 관계와 필요에 맞추는 사회적 경

제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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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 것처럼, 변화는 이미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복지국가 발전을 선도해왔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

은 새로운 혁신적 혼합조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현

재의 자본주의 체제의 폐해와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새

로운 경제사회체제의 대안적 패러다임의 중심행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미래의 복지국가에 대

한 새로운 역할과 연관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재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 조직의 기능적 대체물(functional equivalents)로서 

시장과 비영리와 더불어 국가복지의 대체재 중의 하나라는 단순한 역할로 자리

매김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능적인 대체물이라는 수단을 넘어 새로운 방식

의 국가, 시장, 사회적 경제와의 결합으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로 큰 

두 방향이다.

이 글은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 고용,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기존의 국가, 시장, 또는 비영리 부문의 일부를 대체하는 조직단위 수

준에서의 기능적 수단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공

동체 지향의 경제･복지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후자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 선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사회

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로서 지역공동체 복지레짐(community welfare regime)

의 형성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은 이윤추구적이

며 상품화된 기능적 시장을 보다 사회적인 것으로 만드는 폴라니의 재배태화

(reembeddedness)와 다원적 경제(plural economy)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차원에서 지역단위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수요와 이

에 대응하는 시장의 생산을 교환, 호혜성, 재분배의 경제원리 들이 조화롭게 공

존하면서 충족시키는 다원적 경제(plural economy) 또는 연대경제체제

(solidarity economy)의 형성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의 근본적 문제점인 시장으로부터의 사회의 분리와 허구적 상품화를 점진적으

로 극복해 나간다.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는 지역차원의 심의민주주의 

또는 시민민주주의(civil democracy) 확산에 기여한다(Pestoff, 1999; Ev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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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ille, 2004, Donati, 2014). 사회적 경제조직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조직들의 영역이다. 이에 따라 조직내 민주주의를 이행하

는 가운데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경제조직이고 복지수요를 공급하는 복

지조직이면서 지역사회의 공적 영역을 창출하는 정치적 결사체 조직이다. 지역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정책결정(co-construction)하고 공동생산(co-production)하는 과정에

서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시킨다.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는 호혜

성에 기반한 결사체 활동과 경제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시민들 간의 사회적 자본

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킨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역할은 새롭게 재구조화된 

재분배적 국가복지와 긴밀히 연계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경제와 복지수요

를 충족시키는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면서 새로운 공동체 지향의 경제, 복지, 정치체

제의 재구성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보

면, 단순한 사회서비스 전달조직의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복지혼합(new 

welfare mix)’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다원적 경제의 중심축이 되어 복지자본주

와 복지국가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개념화와 이론화를 위해 고민

해야 할 개념적, 이론적 쟁점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한국의 미래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에서부터의 논쟁점들을 논의한다, 

둘째로, 현재의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혼합의 의미

와 논리를 제시한다. 셋째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확대가 자본주

의의와 복지국가의 변화로 갈 수 있는 이론적 논거와 그 가능성을 논한다. 마지

막으로 중범위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대안적 제도들이 현재의 복지국

가의 제도적 특징에서 어떤 제도변화와 효과들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Ⅱ.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개념화와 이론화를 위한 기본 

개념들과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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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변화의 중심축으로서 사회적 경

제의 역할과 발전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화는 사회적 경제 발현의 모태가 

되는 제3섹터, 시민사회, 시장, 국가와의 관계와 함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새로운 정의를 어떻게 개념화 하는가에서 출발한다. 그 개념화와 

발전경로의 차이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각각의 영역과 조직들이 방법론적 개인주의 관점에서 상호 분리된 독립

적이고 원자화된 존재로서 상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원자주의적 접근

(atomistic approch)의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구조적 관점에서 행위자

와 제도(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양한 영역이 상호작용을 하며 배태된 

관계(embeddedness)로 이해하는 관계론적(relational), 전체론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차이는 앞에서 제기했던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구조와 제도 변동의 이론적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위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발전경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1.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 민주적 혼합조직으로서 사회적 

기업과 연대경제 시스템의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의 용어와 개념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유럽의 

맥락에서 시작되었다(Evers and Laville, 2004; Moulaert and Ailenei, 2005).2) 

2) 사회적 경제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는 중세시대의 상호부조의 원리에 의한 길드조직 형성을 기반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는 19

세기에 본격적인 노동자 중심의 상호부조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찾고 있다

(Mourlaert and Ailernei, 2005). 여기에는 프랑스 혁명의 공화주의적 아이디어,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에 따른 영국의 맥락에서 생성된 유토피아 사회주의, 유럽대륙의 기독교사회

주의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상호부조조직과 협동조합 운동이 확산되었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1830년에 프랑스 경제학자 Charles Dunoyer에 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고 한다. 이후 Charle Gide와 Léon Walras라는 학자에 의해 학문적 용어로 보편화되었다. 

Gide는 사회적 경제를 ‘인간과 사물 간의 자발적 관계를 조정하는 자연법칙’으로 정의하

였다. Walras는 한발 더 나아가 ‘사적 이익과 사회정의를 결합’을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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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폴라니가 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통해 지적했듯이, 지역의 역사적, 환경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경

제와 유사한 경제 공동체조직들과 네트워크가 존재했었다(Polanyi, 1977, 이병

천, 나익주 역, 2017). 역사적 기원으로 볼 때, 사회적 경제의 핵심 개념은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호혜적인 관계에서 상호부조, 생산과 분배가 이루

어지는 조직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공식･비공식적 상호부

조 또는 결사체 조직, 협동조합들이 중심이었다. 지금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특성에 속하는 조직들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혁신적이고 다양한 형태

로 변형, 진화하면서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국가

들을 비롯해 남미국가들은 사회적 경제를 법제화하거나 정부정책으로 공식화

하면서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확장을 촉진하고 있다. OECD에서도 복지국

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격차가 심하고 낙후된 지역들의 내재적이면서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OECD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3)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유사 사회적 경제 조

직들이 시장과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산 속에서 기존의 비영리조직을 넘어서는 혼합조

직의 형태로서 새로운 개념으로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개념이 등장

하였다. 사회적 기업이란 조작적 의미에서는 사회적 필요 또는 공공의 목적을 

충족시키기는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내는 기업적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Alter, 2007, Billis, 2010). 이러한 목적의 혼합성 때문

에 기존의 시장에서의 영리를 추구하는 순수한 시장조직, 또는 순수한 비시장

능으로 보고, 시장의 과함을 국가가 통제하는 역할을 함께 강조하였다 (Mourlaert and 

Ailernei, 2005: 2308-2340). 우리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와 유사한 양식의 상호부조 조직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의 두레, 계 등이 그 예이다. 

사실 어느 인간 사회나 역사적으로 경제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경제적 생존

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OECD의 R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분과는 OECD 국가들의 지역경제의 내

재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 

보고서들을 출간하고 회원국가들에게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권고하고 있다(Noya, 

2009; Noya and Emma, 2007), 유럽연합도 회원국들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 수준을 연구

하고 복지국가를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권고를 하고 

있다(Chaves and Monzon, 2008; European Union, 2012 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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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서 비영리조직과는 달리,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으로 정의되

기 시작했다.4) 

새로운 혼합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화 또한 그 모태가 되는 영역

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의 개념화와 복합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비전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앞에서 

제기된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1) 자유주의 맥락에서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첫 번째 흐름은 살라몬과 안하이어에 의한 비영리조직의 집합으로서 제3섹

터의 국제비교연구를 주도해온 관점이다. 주로 미국 중심의 개인주의적 자유주

의와 행태주의적 연구가 강한 맥락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사물의 존재를 독립

적이며 원자화된 관점에서 기반하고 있다. 이 관점은 제3섹터를 순수한 비영리

조직의 집합으로 정의하면서, 비영리조직의 구조적-기능적 특성과 조직단위의 

경제주의적 합리성이 제3섹터의 중요한 기준이다(Weisbrod, 1975; Salamon, 

1987, 1993). 그리고 이 관점은 최근까지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개념

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둘을 일부 비영리조직과 제3섹터의 조그마한 

변형으로 보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제3섹터를 비영리조직의 구조적-기능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

기 때문에, 다음의 유럽 맥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3섹터의 주요 조직들로 간

주하는 경제적 수익과 영리도 추구하는 상호부조조직이나 협동조합은 제3섹터

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적 맥락에서도 이들 비영리 조직들이 

지역사회로부터의 자발적 기부금이나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모두 충분치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비영리 조직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다

양한 경제적 수익사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거나, 비즈니스 활동을 적극

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과 같은 규모는 아

니지만 역사적으로 명맥을 이어온 협동조합 전통도 부활하면서 다양한 지역과 

4)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맥락적 차이와 쟁점으로는 남승연, 조창현, 정무권(2010), 

Defrouny and Nyssens(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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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서 협동조합 형식의 창업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 중심으로 

제3섹터를 개념화하는 관점에서도 최근에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은 영

리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의 목적이 공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

회적 기업을 제3섹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의를 하였다(Salamon and 

Sokolowski, 2016).

그리고 시장의 영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이나 공유가치창조(creating shared values, CSV)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기업들의 경쟁을 통한 혁신과 경제성장을 강조해왔던 신자유주의 사조에 따

라 불평등의 심화와 기업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시장의 영역에서도 자본주의의 정

당성을 회복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선순환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

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소셜벤쳐 또는 사회적 임팩트 투자기

금 조직들은 영리적 목적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들이지만 사회적 목적을 또한 강

조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인 

법제도화는 없지만, “아직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시장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는 조직들”이라는 개념으로서 영리, 비영리 조직들을 모두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한다.5) 

반면에 영국은, 같은 자유주의 또는 앵글로 색슨의 맥락에 있지만, 역사적으

로 협동조합운동의 진원지이면서 유럽대륙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보

다는 한 단계 전진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social 

mission)에 우선순위를 두는 비영리･영리 기업들을 포괄하여 정의를 내리고 정

책적으로 장려한다.6) 그러나 보수당 카메론 정권은 ‘Big Society’라는 이데올로

기를 내세우면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다음의 유럽대륙 국가들의 자

본주의의 대안적 관점보다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시민사회에 이양하는 자유주

의적 관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의미할 때에도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문제의식화와 혁신적 역량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

고 성공한 개개인의 역량을 강조한다(Bornstein, 2004; Dee, 1988). 따라서 사회

5)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활동에 대하여 www.se-alliance.org 참조.
6) 영국의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활동에 대하여 www.socialenterprise.org.u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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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업가들의 육성을 의미할 때에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시장의 이윤

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수의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을 가진 개인들을 발굴

하고 교육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7)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들은 자본주의 구조나 시장경제체제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 보

다는 자본주의체제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델 내에서 기존의 공급자들의 한계

를 보완하는 다양한 복지공급자 중의 하나로 이해하게 된다. 즉 기존의 복지전

달조직들 경제적 합리성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국가복지, 비영리 조직들의 재정

적 한계, 시장의 이윤추구적 복지조직들의 한계와 같이 국가의 실패, 비영리의 

실패, 시장의 실패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복지공급자 역할을 

강조한다(Salamon, 1987, 1993, 1995, 1999). 

2) 유럽맥락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관점

두 번째 흐름은 주로 유럽의 맥락에서 발전된 역사적, 정치경제적 관점이다. 사

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사회변동의 변혁적 행위자(transformative agency)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그리고 제3섹터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폐해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경

제 및 사회적 복지욕구의 충족과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 시민 민주주의

로의 심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와 자본주의의 대안적 관점에서 개념화

와 이론화를 시도한다(Evers and Laville, 2004; Defrourny and Nissens, 2008, 

2012). 유럽의 EMES를 비롯한 복지국가의 대안적 관점과 남미를 비롯한 일부 개

발국가들 사이에서의 자본주의의 대안적 발전론의 관점이 주로 여기에 해당된

다.8)

이 관점은 혼합조직의 의미를 단순하게 상충될 수 있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

적 목적의 단순한 기계적 결합의 수준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특히 유럽에서의 

7) 미국에서 유명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아소카재단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혁

신과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비영리 기구이다.
8) 여기에서는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미에

서와 같이 대안적 발전의 개념에서 남미 모델은 다루지 않는다.



복지국가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형성  201

혼합조직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조직의 형태로 자

본주의의 대안적 조직으로서 출발했다. 이들 조직들은 주로 같은 직종, 계급, 

집단들 내에서 구성원들의 상호부조를 통한 초기 자본주의 폐해로부터의 자발

적인 사회적 보호가 중심 역할이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

기 초로 들어오면서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정책들이 발전하고 대공황을 거쳐 2

차 대전 후 케인지안 복지국가에 의한 국가복지가 사회적 보호의 중심이 되면

서 유럽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정체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역할이 한계에 이르고 신자유주

의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불평등과 격차가 심해지고, 고실업과 지역경제가 공동

화와 쇠퇴함에 따라 혼합조직으로서의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이었던 협동

조합들은 사업자 협동조합 형태로 생활에 밀접한 소비재와 서비스들을 생산하

거나, 의료, 교육, 보육, 노인요양 분야에서의 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급을 주목

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취

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환경보호 및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독

립적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의 

주류적 관점은 제3섹터 내에 상호부조 조직과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자선 비

영리조직들과 서로 섞여서 국가와 시장이 할 수 없는 지역사회 맥락에서의 경

제 및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이었다. 최근에는 이를 더 확장하여 자유주

의 시장경제의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그리고 복지국가를 보완하는 시민사회 중

심의 복지제도로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적 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또는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로 새롭게 개념

화하고 확산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민주적 거버넌스와 다중이해관계자 중심의 혼합조직으로서의 의미의 중요성

첫 번째, 자유주의적 맥락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화와 유럽 맥락에서 사

회적 기업의 개념화와 가장 큰 차이는 다중이해관계에 기반한 민주적 거버넌스

의 기준이다. 자유주의 맥락에서는 혼합조직으로서 사회적 목적을 위한 비즈니

스 조직이 핵심이다. 기존의 순수한 비영리 조직이나 시장의 영리조직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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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내 민주주의와 관련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럽의 맥락에서 새롭게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와 이론화를 선도

하는 EMES는 최근에 새로운 혁신적 조직의 형태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욕

구들을 충족시키고, 다중이해관계자 조직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요한 조

건으로 하고 제시한다.9) 

또한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위험감

수와 혁신역량 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 차원의 사회적 혁신 역량과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다. 이는 사

회적 경제가 제3섹터의 전통적인 비영리조직과 다른 차원의 조직임을 강조하

는 것이다(Debrouny and Nyssens, 2012, 2016).

물론, 역사적 맥락에서 과거로부터 새롭게 재탄생하면서 다양하게 환경에 대

응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그 중심 조직의 형태로서 새롭게 정의

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화에서도 과학적이면서 분석적으로 설

명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특성을 강조하는 구조적,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제3섹터,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는

데 지나치게 조직 중심의 기능주의적 개념화와 이론화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진화하는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9) EMES 에서는 유럽의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면서 3가지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였

고, 각각의 차원에 세부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차원은 경제적 차원으로서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비즈니스와 기업가적 차원을 가진다. 그 세부 조건으로서 1) 재화와 서비

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 2) 기업으로서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을 감당한다. 3)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 차원은 사회적 차원의 

목적을 수행한다. 그 세부 조건으로서 1)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명시적인 목표로 한

다. 2) 사회적 기업은 시민들이나 시민조직에 의해 주도된다. 3) 이익의 분배는 제한적

으로 하고 사회적 목적에 기여한다. 세 번째 차원으로 사회적 기업의 민주적이며 참여

적인 거버넌스를 수행한다. 그 세부 조건으로서 1)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진다. 2) 기

업의 의사결정력은 자본의 소유권에 의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한 사람에

게 한 표(one member, one vote)를 강조하나, 적어도 자본의 소유에 비례해서 기업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집단들(다중이해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허용한다. 궁극적인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지역공동체에서 경제

적 민주화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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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맥락에서 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제도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제도가 성장한다는 비교역사주의적 관점과 정치경제적 관점이 또한 필요하다. 

거시적인 구조적 변화와 미시적인 조직의 내부 구조적, 기능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조직적 관점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새로운 사회

변동의 주체로서 이해하고 지역과 국가별로 그 성장과 발전패턴의 다양성을 인

지하면서, 이러한 사회변동과 조직구조와 역할 변화에서의 공통 현상과 작동 

메커니즘을 찾아가는 통합적 개념화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강조하는 3가지 기

준은 자본주의체제와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의 맥락인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

다. 이는 사회경제조직이 조직-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지역복지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의 단순한 서비스 전달조직으로서 전통적인 국가서비스조직 및 시장

서비스공급조직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동이라는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폴라니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조직은 폴라니의 사회와 분리된

(disembedded)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교정하는 이중운동의 맥락에서 시

장의 사회적 속성으로서의 재배태화(reembedding)를 강조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에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호혜적 원리와 경제민주화를 추구 

하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내재적 발전이 가능한 지역경제의 활

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주체로서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 둘째로, 복지국가에

서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공동생산의 개념으로 주민참여적으로 활성화 하

며, 더 나아가서 지역단위에서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정책

결정을 하는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형태로의 참여민주주의로

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엘리트 민주주의화되고 동시에 

대중의 비이성적 포퓰리즘으로 변질됨에 따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다중이해관계자 거

버넌스의 원칙은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의 공동생산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다

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의 과정에서의 경제민주화를 가능하게 하고 

정책설계를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심의과정(deliberate process)를 통해 정책결

정에 참여하는 결사체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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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조직내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함으

로써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혼합조직이라는 예외적 조직들의 단순한 기계적 집합이 아니

다. 국가, 시장, 사회와 서로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 

제도배열(institutional arrangement)의 영역이다(Granovetter, 1985). 이에 따라 

다른 영역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재의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구조

를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배열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적 관

점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지금까지 우리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

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신고전주의 경제학, 자유주의 정치경제적 관점에

서처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고, 시장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각각

의 영역이 추상적인 독립 공간에서 법칙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관점에서는 설명

하기 어렵다. 각각의 영역은 인간사회에 대한 규범과 현실과의 모순관계 속에

서 집단적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제도라는 맥락을 간과하게 된다(Polanyi, 

1944/2001). 그리고 최근의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의 결합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작용과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한

계에 대응하는 사회적 차원의 탈 자유주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줄이려는 새로운 

이중운동의 중심 영역 또는 행위자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관점의 맥락에서, 그리고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

제를 바라볼 때, 왜 사회적 경제가 어떤 맥락에서 최근에 다시 전 세계적으로 빠

른 속도로 성장하고 확산되는가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인류역사의 시기별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국가, 시장, 

비영리 영역에서의 개별조직들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구조-기능적 실패(즉, 

시장실패, 국가실패, 비영리실패로 이해하는)에 의한 대안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거시적, 구조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역할을 이해해야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혼합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행태주의적 또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구조-

기능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국가-시장-비영리-가족이라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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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혼합에서 병렬적인 기능적 대체영역으로서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2. 제3섹터, 시민사회, 시장, 국가의 개념화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제3섹터, 시민사회, 시장, 국가의 개

념화와 역할 그리고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전체적인 

사회구조와 제도의 구성적 차원에서 사회변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미래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 제3섹터의 개념화: 비영리 조직의 집합으로서 독립된 영역을 넘어 

국가-시장-시민사회를 상호 매개하는 중간 영역

제3섹터의 개념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관점인 국가와 시장 이분화 개념에 기

초하여 이 둘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는 영역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나왔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공권력에 기반한 공공조직들의 영역을 제1섹터로, 민간

시장부문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들의 영역을 제2섹터로, 나

머지 민간부분에서의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적활동을 하는 조직들

의 영역을 제3섹터로 불러왔다. 제3섹터라는 용어는 시민사회의 개념이 재조명

을 받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함께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한

편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 영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인권, 반핵 등 폭 넓은 시민사회 운동의 영향이 있었다.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

서 보면, 제3섹터는 다양한 공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구조를 의미하는 복

지혼합(welfare mix) 또는 혼합경제(mixed economy)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Evers and Laville, 2004).

제3섹터의 개념화도 앞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관점

으로 나뉘어서 진화했다. 이 두 관점의 중요한 차이점은 제3섹터의 시민사회, 

시장, 국가와의 관계의 해석의 차이점에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했듯이, 미국의 

맥락에서 비영리조직의 국제비교를 연구해온 살라몬과 안하이어는 제3섹터를 



206  ｢지역발전연구｣ 제29권 제3호

비영리 조직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시장부분과 경계가 분명하게 분리된 

독립된 영역으로 본다. 국가가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면세 및 보조금 

지원을 해왔지만, 복지혼합에서 비영리조직과 국가와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인 

조직, 영역 간의 계약관계이다. 자유주의 관점은 국가복지보다는 자발적 복지

를 강조하고, 또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의 추세에 따라 비영리복지조직의 성장

은 국가복지의 축소를 의미함으로써 국가와 비영리 영역은 상호 대체관계

(trade-off)로 이해한다. 

반면에, 유럽의 관점은 제3섹터의 조직들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적이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민간조

직이지만 공적 영역으로 간주해왔다.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 조직들은 시장에

서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수익성을 내는 경제조직이면서 동시에 지역 및 사회

집단의 공동체적 문제해결을 하는 사회조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윤의 극대화

를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시장의 교환의 원리보다는 조직구성원이나 지역사

회와의 호혜성(reciprocity)의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에 다양하

게 기여하는 공적 조직으로 성장해왔다. 국가는 이들 조직들에 대하여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공적기능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거나 규제하

면서 개입해왔다. 따라서 유럽적 맥락에서는 제3섹터를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처럼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사적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

라 공적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10)

제3섹터가 공적영역으로서 작동하는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Evers, 1995, 

2013; Evert and Laville, 2004). 제3섹터에는 순수한 자선적, 사회운동적 비영리 

조직에서부터 상호부조와 협동조합과 같은 경제활동을 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혼

재하고 있다. 각 조직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기능적 특성에 따라, 가족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국가정책과 더 연계되어 활동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10) 물론 여기서는 살라몬과 안하이어의 제3섹터의 관점을 영미자유주의 관점으로 대표하

고, 유럽의 관점을 주로 EMES의 관점으로 크게 두 흐름으로 설명하였지만, 영미 자유주

의 국가 내에서도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자본주의 대안적 관점에서 경제민주주의나 연

대경제의 형성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단위에서 연대경제의 형성을 사회적 경제를 이해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운동을 하는 흐름도 있으며,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

로 정책적으로 학자들 사이에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이해하는 관점 또한 다양하다. 큰 

흐름의 관점 내에서도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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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시장활동과 더 연계되어 활동하거나, 또는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문제와 연계되면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제3섹터 조직

들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존재라기 보다는 각 영역의 경

계를 넘나들면서 상호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과 이해관계들을 연계시키는 활동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자원을 교류하는 공적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동

시에, 소통의 공간으로서 상호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정

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공적 공간(public place) 또는 중간영역(intermediary 

sector)으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하버마스가 공적영역을 생활세계와 

국가를 매개하는 시민사회의 진정한 소통과 담론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과 유

사한 논리로 해석한다(Evers, 1995). 즉 제3섹터의 조직들이 하버마스의 공론장

의 중요 행위자 조직들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제3섹터를 국가의 공적 영역과 분리된 

독립된 자발적 비영리 민간영역으로 해석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개념은 서로 간의 관계를 역할 분담에서의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작아지는 조직 규모의 물리적 대체관계로서 설명된다. 그러나 제3섹터의 

조직들이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 간의 소통과 자원의 흐름으로서 매개하는 

중간영역으로서 볼 때에는 구체적으로 제3섹터의 조직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

직화하고 국가, 시장으로부터 권력자원과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시민사회, 국가, 시장의 상호 간의 관계가 역동

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의 억압적인 도구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시민들의 

보다 자율적인 심의의 담론의 형성과 시장의 생산을 보다 사회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국가권력과 시장을 더 민주화시키는 촉매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다. 이러한 관계의 메카니즘은 다음의 시민사회와 국가의 개념화와 상호관계에

서 다시 설명한다.

이와 같은 제3섹터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화는 복지국가의 복지혼합에서 사

회적 경제가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의 단순한 기능적 대체물로 머무를 것

인가, 아니면 폴라니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의 대안으로서 다원

적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여 상품화시키는 시장을 사회와 재배태화시킴으

로서 탈상품화적 경제의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대안적 경제의 기반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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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이론적 기점이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는 국가, 시장 및 사회와

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에서의 복지역할도 다르게 진화하게 만드는 논리를 

제공한다.11) 

2) 시민사회, 시장, 국가의 개념화와 사회적 경제와의 상호 관계

사회적 경제는 결국 제3섹터를 매개로 하는 시민사회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 시민사회, 시장,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

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비전이 달라질 수 있다.

(1) 시민사회의 개념화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

(polis)’ 개념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부터 좌파

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존재론적 관점들과 이론들로 서로 경쟁

하면서 꾸준히 진화해왔다. 그런 가운데, 1980년대부터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

화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차원의 신사회운동의 

성장,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

면서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의 토대인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계, 그리고 시장과 

국가와의 관계를 논의해 본다(Edwards, 2014; Evers, 2009, 2013).

첫째로, 시민사회를 결사체 조직들의 집합 영역으로서 시민들의 결사체 활동

(associational life)으로 정의하는 관점이다. 즉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11) 이와 같은 제3섹터의 두 이론적 관점 중에 어느 관점이 실제 현실을 더 잘 설명하고 있

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아마도 그 답은 지속적인 사례 및 경험적 연구와 이후 

역사적 발전의 결과로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 맥락에서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해석되는 제3섹터의 수많은 비영리조직들이 실제적으로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시장

을 매개하는 중간지대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밀도와 효과성은 역사

적으로 형성된 정치문화와 제3섹터 조직들과 행위자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행위와 역

할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제도적 진화의 긴 경로에서 차별성을 보

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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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목적과 이익실현을 위해 다양한 결사체들(associations)을 조직하고 활

동하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로,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담론

의 형성을 통해 정당한 합의에 이르는 공공의 영역/공론장(the public sphere)

으로서의 시민사회의 개념이다(Habermas, 1984). 이러한 소통의 영역으로서 

공론장의 개념은 초기 존 듀이에서 제기되어 아렌트를 거쳐 하버마스에 이르면

서 오늘날 담론정치의 주요 이론 기반이 되고 있다.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담론

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심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정무권, 2011). 그

리고 심의민주주의 제도화는 시민들의 합의된 공동의 이해관계들이 국가권력

과 정책에 영향을 주고 정책과 시민들의 행위로 자본주의 시장의 모순을 해결

하면서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시민사회의 결사체들과 시민들이 어떤 규범과 가치를 갖추면서 ‘좋은 사

회’(good society)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규범적 차원의 개념화이다(Evers, 

2009; Etzioni, 1999; Walzer, 1991; Calhoun, 2000). 크게 두 가지 가치가 주로 

강조되고 있다. 하나는 정치문화적 차원에서의 시민성(civicness)이다. 이는 민

주적 정치공동체의 시민으로 요구되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결사체를 

조직화하고, 정치과정 및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규범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적으로 공동체 형성에서 질서유지와 남을 배려하고, 공동의 문

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민의 덕목들(civility)이다. 

오늘날 역사적으로 보여준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시장, 국가 사이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

민사회를 위의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시민사회는 

다차원적으로 이 세 가지 관점 모두가 결합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시민성과 시민덕목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수준은 역

사적으로 다양하게 진화해왔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의 존재와 역할

도 이러한 세 가지 관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우선 첫 번째의 결사체의 장으로서 시민사회를 정의하는 것은 시민사회와 민

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사체 조직화

와 활동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영역을 통해 시민

들과 결사체 조직들의 소통공간으로서 공동의 문제의식과 해결에 대한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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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담론을 만들고 소통과 합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권력과 규범적 

가치를 만들어나간다.

일찍이 토크빌은 19세기 말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결사체를 조직하는 과정을 보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결사체 조직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Tocqueville, 2000). 그 이후 

결사체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크게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두 가지 관

점으로 나누어 발전하였다.12)

먼저 토크빌의 결사체 민주주의 관점은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직관적으

로 결사체 조직화를 민주주의 활성화로 설명한다. 그러나 양자의 성장과 쇠퇴

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토크빌의 유산을 이어받은 

신토크빌리안 관점으로서 푸트남은 결사체의 활성화는 시민간의 네트워크와 

신뢰를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Putnam, 1993, 2000). 특히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나누면서 1차적 

관계형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2차적 관계형인 교량적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로 나누며 후자의 사회적 자본이 민주주의 

성숙을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토크빌의 결사체 민주주의와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사회적 

경제의 변혁적 역할(transformative role)을 설명하는 데에 몇 가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Hirst, 1994; Fung. 2003). 첫째로, 결사체 조직의 범위 설정에 문제

가 있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살라몬과 안하이어의 비영리조직 기반의 제

3섹터 관점은 국가, 시장, 제3섹터의 영역을 명확히 구별하면서 제3섹터와 시

민사회와 동일시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시민사회를 아마튜어 합창단, 스포츠 

클럽, 종교모임, 학부모회 등 다양한 생활 속의 다양한 민간 결사체 조직들을 

포함하여 2차적 조직으로서 다양한 시민운동조직 등에 이르기까지 비영리 조

직의 제3세터 결사체의 집단을 시민사회로 간주하는 것이 주류적 관점이었다. 

12) Fung(2003)은 결사체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관점을 크게 1) 자유최소(지상)주의, 2) 대

의민주주의, 3) 참여민주주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누었지만, 자유지상주의 관점은 국가개

입이 최소한으로 이루지면서 소극적 자유가 극대화되면 자연스럽게 결사체 조직이 자

유롭게 활성화된다는 관점이다. 여기에서는 인과적 관계가 결사체 조직이 민주주의 발

전에 기여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점은 여기서 크게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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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경제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상호부조조직,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는 사

회적 경제조직들의 역할이나, 이익집단과 정당 등 정치적 기능의 조직들에 대

하여서는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배제시키거나 시민사회 조직으로서 그 역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관점에서 정치는 국가의 영

역으로, 경제는 시장의 영역으로 분리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관점처럼, 경제적 생산과 분배는 사회로부터 분리된 시장경제

에서만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폴라니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핵심 논리이다. 경제와 사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인간사회의 실체적 

경제활동(substantive economy)의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조직들

도 제3섹터의 영역에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결사체 조직들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를 통해 사회에 배태된 경제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장경제의 폐해를 줄이는 중요한 구조적, 제도적 전환을 이루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폴라니의 균형적인 다원적 경제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은 바로 시민사

회의 역량강화이고 그 중심에 사회적 경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쟁 

조직들은 사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

서 국가와 시장에 소통과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이론은 결사체조직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푸트남은 미국의 민주주

의가 쇠퇴하는 것의 원인으로 과거와 달리 결사체 조직과 활동이 줄어들고 사

회적 자본의 약해지는 것에서 찾는다(Putnam, 2000). 그 인과적 논리는 결사체

조직의 활성화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고 다음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한

다는 것이다. 즉 푸트남류의 신토크빌리안 결사체 이론은 시민들이 결사체 생

활을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규범적 가치인 정치참여와 정치적 역량이 자연스럽

게 길러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토크빌과 푸트남의 결사체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는 조직의 내부적, 실제적 운영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와 시장과의 실질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Fung, 2003; Hirst, 1994; Cohen and 

Rogers, 1995; Fung and Wright, 2001; Donati, 2013). 그 이유는 토크빌과 푸트

남 계열의 결사체 민주주의는 여전히 대의민주주의 수준에서 결사체 단위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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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 결사체 조직화는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과정으로만 가능한 것

이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의 강제적, 동원적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

한 결사체 조직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도 없다. 구성원들은 수동적인 

가운데 과두제적 리더들에 의해서 또는 전문가들에 의해 수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사실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우도 개념적으로는 민주적 거

버넌스를 강조하지만, 국가의 지원방식, 개입방식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도 

반드시 민주적 거버넌스가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적 제도들과 규범, 그리고 구

성원들의 역량이 맞물려 갖춰져야 한다. 뒤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경제의 실질

적인 제도적 조건으로서 조직내 민주주의, 공동생산과 공동수립의 개념화와 이

론화를 공고히 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 결사체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이다(Fung, 2003; Hirst, 1994; Cohen and 

Rogers, 1995; Fung and Wright, 2001).

셋째로, 시민사회는 시민들과 결사체 조직들이 중요한 구성원이고 행위자들

이지만, 어떤 시민사회를 지향하는지, 소위 이상적인 시민사회로서의 ‘좋은 사

회(good society)’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위한 시민들의 권리와 자격, 의무

와 책임, 그리고 역량과 소양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이론도 필요하다. 앞에

서 제기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시민사회 또는 민주주의 이론

들마다 또는 시대별로 각각이 지향하는 ‘좋은 사회’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권리, 

자유와 평등의 수준, 요구되는 소양과 역량이 다양하다. 다양성은 환경과 인간

사회의 역사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 내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대변

화의 격변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담

론도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넷째로,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규범과 가치, 공통의 목적에 합의하고 새로운 

제도설계의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

민사회의 권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시민사회는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생활세계와 정치를 매개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공적 공간이다. 공론장



복지국가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형성  213

은 비판적인 담론(critical discourse)의 형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제

고시켜주고 심의과정(deliberate process)을 통해 갈등의 기준으로서 또한 필요

하다. 

(2) 국가의 개념화와 역할: 호혜성에 기반한 강한 시민사회와 보편주의 복지국가

위와 같은 시민사회의 존재양식과 작동은 시민사회 홀로 가능하지 않다. 사

회 전체의 개념구성인 국가와 시장의 영역과 상호 배태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가라는 존재는 막스 베버의 ‘영토 내에 공권력의 정당성을 가진 정치

지배체제’라는 개념화가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다만 국가의 권력과 정당

성은 어디서 오는가? 또는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와 연관하여 서로 어떤 기능

과 역할을 하는가? 에 대한 해석은 이론적 관점마다 다양하다.

1980년대 이후,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국가론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

목을 받았고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정무권, 1993). 첫째

로, 전통적 자유민주주의 이론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국가와 시장 또는 국가

와 시민사회를 이분화하여 각 영역이 서로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그리

고 국가권력은 규범적(사회계약)인 관점에서 대의민주주의 논리에 의해 시민으

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위임된 권력을 기반으로 국가는 시민

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집단들의 수요와 갈등을 해결해주는 중립적인 중재자, 조

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시장과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자

율적 시장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자유경쟁시장의 원초적 시장실패만을 해소

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은 국가를 자본주의 하부구조인 축적시스템의 체

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상부구조로 설명한다. 기존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관

점은 국가를 기계적이며 기능주의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지배수단으로 간주하

였다. 반면에 오늘날 자본주의체제의 위기관리와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

하고자 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 관점은 국가권력은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 구

조에 기반하지만, 국가는 정치적 계급투쟁과정을 매개하여 자본으로부터 도구

적, 또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자율성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복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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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정과 국가권력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네

오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권력자원론이 있

다. 이는 조직화된 노동을 중심으로 시민들과의 정치적 계급동맹을 기반으로 

권력자원을 동원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거나 정책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

본주의 국가에 내재된 자본의 구조적 권력을 제약하고, 국가복지를 통해 노동

을 탈상품화 시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Esping_Andersen, 1990).

셋째로, 물리적 강제력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부여받아 국가의 독립적인 자

율성을 더욱 강조하는 신베버주의 관점은 국가는 국가형성과정에서 시장과 시

민사회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자율적인 문제해결사로서 국가(국가 또는 관료 

엘리트)의 주도적인 역할에 더 방점을 두지만, 결국은 개개 국가들의 국가형성

과정에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권력의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상호관계가 국가

의 자율성과 문제해결역량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는 복잡하고 여전히 논쟁적인 국가에 대한 개념화를 논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 이론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의 국가이론에 기반하여 사회

적 경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교한 이론이 발전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폴라

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문제를 경제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했기 때문

에 국가에 대한 탄탄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Markantonatou and Dale, 

2019; Fraser, 2011). 그런 가운데 폴라니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그의 관계론적 배태화(embeddedness)이론이 제기하는 것처럼 경제와 사회 관

계속에서 역사적으로 배태된 역할에 따라 국가의 성격과 역할의 방향은 다양하

게 전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기본적으로 19세기 말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이

데올로기가 확산되는 자유주의 시장 시대에는 국가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뒤

에 숨어서 허구적 상품화를 강제하는 기획자의 역할을 하는 한편, 1930년대 자

본주의 위기시에는 현실적 사회주의로 또는 파시즘으로 억압기구로 대응할 수

도 있고, 케인지안 뉴딜정책으로 적극적인 민주적 개입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해석한다. 이러한 폴라니의 불명확한 국가론은 이후 사회적 경제학자들에게

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유럽의 사회적 경제학자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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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관하여 공통된 국가에 대한 이해는 비판이론의 하버마스 시각에 기초하여 

국가를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에 따르면, 세계화

와 신자유주의 사조에 따라 기존의 케인지안 복지국가는 거시적 경제관리 및 

시민사회의 생활보장의 역할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잠재되어있던 제3섹터 또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혁신적 역량강화를 통한 시민

사회 주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결사체의 조직화는 하버마스 개념의 공적의 영

역이 확장되면서 엘리트화와 관료제화된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경

제와 연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정책들과 제도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한다(Hulgård, 2015; Laville and Salmon, 2015, Evers, 2013).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

지만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법적 제도화와 재정적, 행정적인 

적극적 지원정책들이 민주적 파트너십의 형태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면

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것이 뒤에 논의되는 신공공거버넌스(new public 

governance)의 개념이다. 이들은 기존의 국가론 관점보다는 폴라니의 자본주

의 해석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 맥락에서

의 사회적 경제학자들은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주도와 혁신에 의한 사회적 경제

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시민권에 기초한 국가의 보편주의적 국가복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대신에 과거와 같은 국가주도의 계층적인 재분배의 

역할을 넘어서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영역, 그리고 고삐풀린 시장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지속적인 법적, 재정적 지원 하에 국가-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런 맥락에서 티트무스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비유해서 그리고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폴라니안 관점을 접목하여 기존의 국가주도의 제도적 복지국가

(institutional welfare state) 모델에서 제도적-호혜적 복지국가 모델(institutional- 

reciprocial welfare state)을 제안한다(Hulgård, 2015; EMES, 2018 Polanyian 

Seminar). 이 모델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의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

다. 이 모델은 국가복지나 시장복지에서 호혜적인 사회복지의 제도적 확장을 강

조하고 점진적으로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특히 유럽의 전

통적인 정치문화인 보족성(subsidiarity)의 원리는 보편주의적 국가복지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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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기반으로 하되 시민사회의 호혜주의적 생산과 분배방식에 의한 사회적 경제

를 확장하여 연대경제를 형성하고 이는 다시 국가 권력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

다. 사회적 경제의 발전적 성장은 시민사회의 주도와 민주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결국, 개별 국가들의 역사적 과정에서 국가권력과 네트워크(소통)이 얼마나 시민

사회의 다양한 결사체와 배태화되어 있느냐가 사회적 경제 발전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하버마스의 공적영역의 개념은 소통을 통한 시민권력을 형성하는 관점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중요한 기제이다.

아직 복지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은 이제 기본 개념과 원리에 의하여 아이디어 차원의 담론이 형성되는 단

계라고 할 수 있다. 대신에 유럽복지국가들 내에 사회적 경제가 잘 발전된 도시 

또는 소규모 공동체 지역단위에서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주 단위의 광범위한 지역단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

급과 지역경제의 발전수준에서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공동생산(co-production)

과 공동수립(co-constitution)의 제도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에는 현실 세계에서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개념화와 이론적 논거, 실제 제도의 발전양식을 다루고자 한다.

Ⅲ. 복지자본주의의 변화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정치경제적 토대

최근에 칼 폴라니의 자본주의 해석과 이중운동의 논리가 새롭게 재평가 되고 

있다. 폴라니의 재발견은 19세기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제들의 원인을 설명하고 대안적 시각을 제공하는 것

으로 주목받고 있다. 폴라니의 자본주의 해석은 최근의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대한 거시적인 사회변동의 차원에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현재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대안적 이론의 형성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대한 네오 폴라니안 관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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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정리해 봄으로써 미래의 복지국가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새

로운 역할에 대한 거시적이며 정치경제적인 맥락에서의 정당성의 논리들을 찾

아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지역단위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적 생산과 분배의 역할을 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정치경제적 기반에 초점을 

둔다.

1. 칼 폴라니의 이중운동과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한계

칼 폴라니의 현대자본주의 비판을 19세기 말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

장이 모든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허구적 상품관계로 전환시켜버림으로써 시장

경제의 파괴적 성격을 통해 자본주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기본 명제에서 출발한

다. 폴라니는 인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전부터의 지금까

지 인간의 삶에서 경제의 역할을 형식적 경제와 실체적 경제라는 두 가지 차원

으로 분류하면서 해석한다 (Polanyi, 1944/2011, 1977; 홍기빈, 2009, 2013; 이

병천, 나익주, 2017).

폴라니는 실체적의 관점(substantivism)에서의 경제를 인간이 자연과 사회환경

에서 경제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차원에 배

태된(embedded) 실체적 영역으로 본다.13) 폴라니의 인류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인간사회의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는 경제의 영역은 원래 재분배(redistribution), 

호혜성(reciprocity), 교환(exchange), 세 가지 원리가 고르게 작동하는 다원적 경

제(plural economy)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균형적인 다원적 경제를 통

해 인간 삶이 보다 자연과 이웃에 의존하면서, 자신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경제

활동을 하는 삶의 양식을 ‘실체적 경제(substantive economy)’라고 정의한다

(Polanyi, 1977, ch.1-3; 이병천, 나익주, 2017). 

13) embedded(ness)의 개념은 폴라니의 핵심개념인데 국내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

되고 있다. ‘배태된’, ‘착근된’, ‘묻어들어가는’ ‘내포된’ 등 다양한 해석들이다. 그리고 서

구학계에서도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네오 폴라니안 중의 하나인 

Fred Bloc은 이 개념을 ‘광산의 암벽들 사이에 embedded 되어 있는 석탄’과 같은 의미

로 해석하고 있다(홍기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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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시장을 모든 재화를 

추상적으로 상품화와 교환의 영역으로 개념화함으로서 경제와 시장을 사회적인 

것(the social)로부터 분리시켰다. 폴라니에 따르면, 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는 시

장을 순수하게 추상적인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자기조절기능(self-regulating)을 

갖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허구적 가설이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지고 이를 

역사적으로 이행함으로서 인간사회를 파괴적인 영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상품화된 재화들의 교환을 통해 가치와 자본을 증식시키는 독립된 

시장경제의 영역을 ‘형식적 경제(formal economy)’라고 한다. 경제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킨 추상적 자유시장경제논리는 원래 사회적인 것인 노동, 토지, 화폐 등 본

질적인 생산의 자원을 허구적 상품화시킴으로서 인간사회의 본연의 삶들을 위한 

생산과 소비가 어렵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폴라니는 인간사회의 역사는 시장기제의 파괴적 성격에 대한 대응으

로서 다시 비시장적 기제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사회적 보호의 움직임이 일어나

는 현상을 이중 운동(double-movement)으로 정의한다. 이중운동이란 한편으로

는 자유주의 경제원리를 강화하여 시장을 확대하려는 운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의 자기보호 원리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폴라니의 이중운동은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운동과 계급투쟁으로서 자본주의 사회를 조정, 변화시키려는 것과 같은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폴라니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계급이 이중운동의 

중요한 행위자이기는 하나 유일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Dale, 2010). 

폴라니는 이중운동을 마르크스주의의 이분법적인 계급을 넘어 더 폭넓게 사회

의 다양한 행위자들, 집단, 계급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괴적 속성을 보다 사회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려는 총체적인 사회적 차원의 운

동으로 개념화하려 한다. 이러한 폴라니의 관점을 비판이론적 관점에서 계승하

는 프레이져는 폴라니의 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저항으로서의 이중운동의 

개념이 오늘 날 더 적실하다고 주장한다. 21세기 현 시대는 노동과 자본계급으

로 상대적으로 명확히 분화된 산업화 시대와 달리 계급분화가 더 심화되고 계급

간의 이해관계가 불명확질 뿐만 아니라, 또한 계급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사회

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경계투쟁(boundary struggle)’이 일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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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Fraser, 2014b, 2017). 현재의 자본주의의 다양한 위기들은 포디즘 시

대의 조직화된 노동에 기반한 조합주의적 정책결정 보다는 폭넓고 다양한 계급 

및 집단들의 정치적 연합에 의한 포괄적 사회운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폴라니의 관점에서 보면,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전이 작은 여러 사회입법

들과 사회보험제도의 등장과 1930년대 대공황으로 나타난 뉴딜 정책 등을 비

시장적 사회적보호기제로서 간주하고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성장을 자본주의

의 위기에 대응하는 전후의 이중운동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현대복지국가

의 형성과 유형화의 주류 이론을 만들어 낸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이론

도 폴라니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Esping-Andersen, 1990: 15). 에스핑-안데르센

의 탈상품화 개념은 네오마르크스 시각에서의 정치적 계급투쟁에 의한 권력자

원론과 폴라니 관점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상품화시킨

다는 관점과 접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Esping-Andersen, 1990 and 1999: 

32). 그러나 폴라니의 전후 케인지안 복지국가와 사민주의 성장, 그리고 유럽의 

조합주의적 경제･사회관리가 과연 폴라니가 의도한 실체적 경제로서 경제가 

다시 사회로 결합되는(reembedding)의 단계인가에 대하여서는 학자들 간에 해

석이 다양하다(Dale, 2010).14)

케인지안 거시경제관리와 복지체제는 1970년대까지 황금시대를 거치면서 

전후 30년의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국가복지라는 비시장기제로 사회적 보호

가 가능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붕괴, 오일쇼크, 세계화

와 신자유주의 등장, 금융자본주의화에 의해 국가의 거시경제관리체계는 한계

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폴라니안 관점에서 보면, 케인지안 복지국가가 자본주

의 시장경제를 과연 본질적 차원에서 인간화시켰으며 시장을 진정 사회적인 것

14) 이를 크게 강성 폴라니(hard Polanyi)와 연성 폴라니(soft Polanyi)로 나누기도 한다

(Dale, 2010, Lacher, 2007). 전자는 폴라니는 전후 포디즘과 케인지안 복지주의는 완전

한 재분배 기제의 강화를 통한 진정한 민주적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자본주

의의 근대화 수준이고 진정한 의미의 이중운동의 단계는 아니라는 해석이다(Lacher, 

2007). 후자는 전후 케인지안 복지주의와 조합주의는 근본주의적인 시장의 파괴적 야성

을 약화시키는 조정경제시장의 수준에서의 이중운동으로 해석한다. 케인지안 경제주의

의 전성시대와 사회민주주의 전략을 보다 현실주의적인 자본주의로서의 관리전략이라

고 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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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배태화시켰다고 하기 어렵다. 비판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케인지안 

복지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양적 성장을 위해 소득보장과 재분배 정책을 

통해 대량 소비사회로 만들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윤추구적인 본질적 문

제를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생태적 관점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건강, 실

업, 노령, 산재 등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주요 사회적 위험들에 의한 소득상

실의 소득보장을 통한 노동의 탈상품화는 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로 규

제와 보상으로 소비증대와 시장을 확대시킨 것이다. 즉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탈상품화는 시장의 파괴적인 자기모순의 작동을 완화시키고 문제를 지연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폴라니의 실체적 경제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퇴니스, 오우웬, 콜의 

길드사회주의 영향에 따라 실체적 경제의 기반영역인 공동체 중심의 호혜적 경

제는 케인지안 복지주의에 의해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Dale, 2010). 국가복

지는 보건의료, 교육, 대중교통, 주택, 사회보험제도 등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

한 노동의 탈상품화와 소득 재분배의 효과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소득보장과 재분배에 의한 소비사회로의 전환은 폴라니의 실체적 

경제의 핵심인 재분배, 호혜성, 시장의 3가지 경제원리 중에서 지역공동체와 

가족경제의 중요 기제인 호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와 시민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고삐가 풀인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

고 금융자본주의의 득세는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탈상품화의 기능을 어렵게 만

들었다. 기술발전,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3자 결합은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국

가복지를 근로복지를 강조하면서 다시 노동의 상품화를 강요하였고 파편화되

고 이중화된 국가복지로 변화시켰다. 신자유주의 영향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민

영화와 공공서비스의 신공공관리론은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 시민권에 의한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시장의 효율성 원리와 성과주의를 강조하면

서 사회서비스 제도 또한 파편화와 혜택의 사각지대와 서비스 질의 격차를 만

들어냈다. 

최근 지식기반경제화와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노동의 개념과 가치분배가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미래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인간개발을 통

한 사회투자가 강조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는 인간 내적으로 존재하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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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창의성이 중요해지고, 가치생산의 법칙이 달라지고 있다. 미래는 성장의 의

미가 물질적 부의 축적이나 총량의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인간다운 삶

과 인간발전이 진정한 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홍기빈, 2013).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사회적 경제 운동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분리되었던 국가와 시장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이중운동의 

하나로 해석하는 관점이 증가하고 있다(Block, 2003; Block and Summers, 

2014; Kripper et al. 2004; Machado, 2011; Laville, 2013; Krippner and 

Alvarez, 2007; Fraser, 2014a; Johnson, 2009).

2. 자본주의의 다원적 경제화와 연대경제의 형성: ‘노동’의 탈상품화를 넘어 

‘경제’의 탈상품화

폴라니는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경제를 궁극적으로 경제가 다시 사회적 관

계와 재배태화되는 <인간 살림살이> 경제, 또는 실체적 경제로 규정하였다. 폴

라니는 단순히 토지, 노동 등 기본적 경제재화의 탈상품화를 넘어서 아리스토

텔레스와 퇴니스의 공동체주의 철학을 계승하고, 콜의 길드사회주의를 통한 협

동의 경제와 사회화된 경제를 지향하였다(Polanyi, 1944/2001, 1997). 폴라니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를 하였고, 급진적 개혁주의는 현실

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 대안으로 인간사회의 경제의 역사적 발

전과정이 보여주어 왔던 세 가지 경제원리가 보다 균형적으로 작동되는 다원적 

경제의 형성을 통해서 오늘날 지배적인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를 보다 

인간적인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폴라니의 다원적 경제의 논리를 최근에 유럽의 여러 지역을 비롯해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지역단위에서 보다 균형적인 

다원적 경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운동이 일어나

고 이를 이론화하고 있다(Laville, 2006a, b, 2009, 2013).15)

15) 최근에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외에 연대경제, 사회적 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가 함께 많이 사용되면서 일반 사람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혼란스럽다. 

역사적 기원과 그 의미로 본다면, 사회적 경제는 앞의 각주 4)에서 논의된 대로 그 기원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공인된 수준으로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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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폴라니는 다원적 경제는 인류의 경제활동을 크게 

3가지 경제원리가 서로 결합된 혼합 경제로 진화를 해왔고, 이 세 경제는 역사

적으로 지역에 따라 서로 다양한 비중을 가지고 결합되어 작동되어 왔다고 주

장한다(Polanyi, 1977; ch. 1-3; Evers and Laville, 2004; Laville, 2006a,b).

첫째로, 시장(market) 또는 교환(exchange)의 원리이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

의 생산과 분배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의 형성에 따라 교환되는 시장경제

(market economy)의 원리를 의미한다.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계약관계

에 기초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배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적 수요에 의한 재화의 생산이나 공급보다는 이윤추구의 기업들에 의한 또는 

당사자들의 사적 이익에 기초한 의한 경제의 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는 사회적 관계에 반드시 연계되지 않는다. 대신에 시장경제는 사회적 관

계를 파괴시키거나 약화시킨다.

둘째로, 재분배(redistribution)의 원리는 중앙의 공적 권위체제, 즉 국가의 책

임으로 생산과 분배가 되는 공공경제(public economy)가 작동되는 원리를 의

미한다. 이를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라고도 한다.16) 다양한 복지정

책을 통한 현금 및 현물급여, 공기업 및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공공재와 서비스 

생산과 공급이나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직, 간접적으로 소득과 자원이 재분배 

되는 원리이다. 재정의 메카니즘은 주로 조세와 다양한 정부수입, 그리고 정부

협동조합, 상호부조 등 다양한 혼합조직들의 집합의 영역으로 많이 사용된다. 연대경제

(solidarity economy)는 여기에서 제시된 대로 폴라니의 다원적 경제의 개념에서 사회적 

경제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다. RIPESS의 Poirier는 연대경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

되었고, 다른 한편, 캐나다 퀘벡에서 사회적 경제운동이 1990년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

회적 경제와 유럽의 연대경제의 개념을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1990년대 후사회적 연대 

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조직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 경제보다는 이를 넘어 사회적 경제의 작동에서 연대성

을 더 강조하면서 복합경제체제인 연대경제로 지향하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Poirier, 

2011). 사회적 연대경제는 현재 ILO, UNRISD, UNDP 등 UN의 대부분 산하기관에서 공식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OECD와 EU는 사회적 경제를 좀 더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나,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조직, 정부기관에 따라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연대경제로 사용하고 있다.
16) 비시장적 경제라는 의미에서 보면, 반드시 국가에 의한 재분배의 기제뿐만 아니라, 비영

리 또는 제3섹터에서 순수한 민간기금이나 비영리조직의 활동을 통한 재분배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Evers and Lavill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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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과 규제로 이루어진다.

셋째로, 호혜성(reciprocity) 원리는 집단 또는 개인들 간에 다양한 사회적 관

계형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 분배되는 원리로서 사회적 경제와 가족

경제가 이 원리로 작동된다. 이를 비화폐경제(non-monetary economy)라고 부

른다. 시장에서의 가격에 의한 화폐경제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호혜성은 참여자들 간에 시장에서의 계약관계에 의한 교환 보다는 다양

한 사회적 연계성에 의해 서로 자발적으로 소위 ‘선물(gift)’를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17) 그러나 시장에서와 같은 이윤의 목적이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교환가치가 이루어지는 화폐경제가 아니다. 여기서 선물의 의미는 

이타주의나 자선에 의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이기심과 이기심

의 복잡한 혼합이다. 그리고 호혜성은 시장과 달리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그 

관계는 상호주의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름의 인정(recognition)과 권력의 평

등을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호혜적 관계가 바로 개인과 집단 간에 신뢰를 만들

어주는 ‘관계적’ 의미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요한 기제가 된다(Donati, 2013, 

2014).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이 세 가지 경제원리가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자유방임시대에는 시장의 원리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그 대안으

로 이전의 호혜적 경제가 초기의 협동조합운동처럼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싹

이 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의 현대 자본주의체제

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복지국가의 재분배원리가 중심이 

되는 혼합 경제로 발전시켰다. 70년대 이후, 다시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시장경

제가 확장되고, 국가의 재분배가 축소되었다. 그 폐해로 최근에는 시민사회 중

심으로 호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혁신의 옷을 입고 다

시 부활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복지 중심의 비시장 기제를 통한 케인지안 

복지주의 이중운동이 그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회의 자기보호의 

이중운동 방식이 국가복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사회적인 역

량과 혁신, 그리고 민주적 연대로 추동되는 사회적 경제의 의한 이중운동이 성

17) 여기서 ‘선물’의 의미는 화폐경제가 발전되기 전의 ‘물물교환’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경우 호혜성에 기반한 경제행위들은 화폐로 교환된다. 이러한 호

혜성에 기반한 ‘선물’의 개념은 폴라니와 함께 모스에 의해 발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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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연대경제 운동은 지역 또는 국가 등 공간적 단

위에서 세 가지의 경제원리가 보다 조화롭게 작동하는 혼합적 개념의 경제체제

의 형성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는 그 연대경제체제 내에서 호혜적 원리에 의

해 민주적 혼합조직들을 중심으로 재화가 생산, 분배되는 경제 또는 조직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대경제는 현재의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

의체제를 세 경제원리가 균형적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경제

가 작동되는 대안적 경제체제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는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큰 틀에서 점진적으로 연대적 경제의 확산에 따라 인간중심의 경제체제

로 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공공의 영역의 민주적 확

장을 통해 국가와 관료제의 성격을 더욱 민주화 시키며 연대경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변화의 차원도 포함한다. 

그 변화의 축은 시민사회에 주도로 지역단위에서 글로벌로 연대하고 아래로부

터의 민주적 연대를 형성을 하여 중앙과 글로벌 차원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의 확장을 통한 다원적 경제화와 연대경제의 형성은 케인지안 복

지국가의 국가복지에 주로 의존하는 노동의 탈상품화 전략의 한계를 극복한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기술발전은 기존의 포디즘 산업화 시대의 안정적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소득보장 중심의 국가복지에 주로 의존한 탈상품화 전략

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관료적이며 

획일화된 공공사회서비스나 상품화되고 되고 격차를 만들어 내는 시장화･민영

화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는 다양한 신사회위험의 등장에 따라 급증하는 사

회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시장을 사회적인 것으로 재배태화 시키고 상

품화된 시장에서 사회화된 시장의 형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

는 연대적 경제의 형성은 상품화된 시장 그 자체를 탈상품화 시키고 인간적 경

제(the human economy)를 형성하는 작업이다. 미래에도 여전히 재분배 기능

을 수행하는 국가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작동방식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연대경제체제의 형성과 함께 보다 민주화되고 분권화된, 지역단위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복지공급과 정책을 결정하는 다른 작동방식의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형성  225

를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네오폴라니안(neo-Polanyian) 관점은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

성 이론(variety of capitalism)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사회적 경

제의 영역이 다원적 경제체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확대될 경우 생산과 복지가 

더욱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기존의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탈상품화의 기제와 생

산과 복지의 관계가 질적으로 다른 대안적인 복지자본주의 유형을 제공하는 것

이 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경제조직의 중요한 특징인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경제조직으로서 조직내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모두 다중

이해관계적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면,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

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복지국가가 지향했던 사회민주주의 수준을 

넘어 경제민주주의로. 또한 정치적으로도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참여민주주의, 

또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복합적인 자신들의 지역문제를 심의과정

(deliberate process)과 시민민주주의(civil democracy)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3. 사회적 경제와 연대경제의 정치적 차원: 민주적 연대(democratic 

solidarity)와 시민민주주의(civil democracy)

앞에서 사회적 경제를 민주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한 혼합조직의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경제조직의 핵심 개념화는 정치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

를 기반으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혼합 경제조

직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혼합조직의 개념화에 정치, 경제, 사회 논리가 복합적

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사회적 경제는 경제를 사회적 목적에 부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의 제3섹터와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에서 논의되었듯이, 다중이해관계에 기반한 민주적 거버

넌스의 기준은 지역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단위에서 심

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촉발시킨다. 그리고 경제조직에서의 소

유권의 형태도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소유에서부터 개인소유까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의 투자와 활동에 대하여 투자 액수와 상관없이 조직구성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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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해당사자로 일인 일표를 행사한다. 이는 자유주의 관점의 시장경제체제

에서 사적 영역으로서 민주적 정치와 의사결정을 배제해왔던 경제민주화를 가

능하게 만든다.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심의적 결정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민주적 시민성과 시민적 덕목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참여민주주의적 결사체 민주주의에서는 시민

사회에 공론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역단위에서 시민들이 다

양한 자신들의 조직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또는 국가 단위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 가

운데, 지역의 공동문제들이 공유되고,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공공선(the 

common good)이 형성된다. 이런 과정이 제도화되면서 공동의 결사체 참여민

주주의 더 나아가서 시민민주주의(civil democracy)로서의 민주주의의 확장이 

가능한 것이다(Fraser, 1990; Pestoff, 1999; Donati, 2014).18) 

특히 시민민주주의 개념은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한 단계 그 영역을 확

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한 페스토프나 도나티

는 시민민주주의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시민들이 직접 참

여하여 서비스의 수요자로서 공급자로서 공동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에 참

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적 차원의 생활세계에도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개념

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을 보면, 초기의 정치적 참여의 시민권에서 대의 민

주주의를, 복지국가의 발전에 따라 기본생활의 보장 차원에서, 사회적 시민권

에서 사회민주주로, 그리고 경제적 영역에서 소유와 생산과정의 참여에서, 경

제민주주의로 진화하였다면, 시민민주주의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공동체

적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공공선(the common 

good)/공동자산(the commons)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데에 시민으로서의 참여

18)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주도로 심의민주주의 시도가 있었다. 그

런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토의와 합의하는 문화가 정부와 시민 양쪽 모두 

부족한 가운데 많은 실패사례들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저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공동체운동이 자발적인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활동가들이 인내

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또한 참여자들이 나름 참여를 통해 성과를 경험하면

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심의과정(deliberative process)가 이루어지는 경

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상 공동체 운동에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는 매우 지난한 과정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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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Pestoff, 1999, 2009; Donati, 2014). 

그리고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는 그 핵심 메커니즘인 투입(input side)에 초점

을 두어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 정책형성의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오

늘날 투입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경제의 조정능력에서부

터 다양한 이익갈등 조정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 복지국가 체제에서 실제 시

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들이 투입되는 것이 실패하고, 소수의 엘리트 민주주의

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복지수요와 내용, 그리고 질의 수준이 소수의 엘리트와 

관료제적 관점에서 결정되고 있다. 더욱이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책집행에서

의 행정민주주의 또는 시민참여가 일종의 블랙박스의 개념으로 배제되었다. 이

는 궁극적으로 복지공급 전달체계에서의 많은 문제들과 시민생활에서의 불만

과 정부 및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산출(output)

과 정책집행과정에서 기존의 복지국가가 관료제화 되면서 민주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복지국가,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민주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이다(Pestoff, 1999, 2009).

연대경제의 의미는 다원적 경제의 혼합경제논리에서 멈추지 않는다. 민주적 

연대에 기반한 정치사회를 형성하는 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것에 더 방점을 두

고 있다. 폴라니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지배적 경제체제가 되

면서 경제가 사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었던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가 붕괴되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논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시킴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시민 중심의 참여민주주

의를 배제시켰다. 그러나 연대경제의 형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경제

적 민주주의가 가능한 경제적 결사체 조직이 사회에 배태화되면서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을 중재,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시민

사회의 회복력(resilience)를 다시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분배와 호혜

성의 메커니즘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는 다원주의적 연대경제를 형성하는 것이

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는 폴라니와 모스의 현대 자본주의 비판에 따라 인류의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동에 따라 인간 사회의 사회적 결속을 회복하기 위

해 나타난 다양한 연대적 형태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Mau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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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발현된 연대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Mourlaert and Ailenei, 2005; Laville, 2013, 2015a). 첫째는 

자선적 연대(philanthropic solidarity)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응집력과 

통합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계급이나 집단, 개인들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급, 집단, 및 개인들에게 자선적인 관점에서 행사하는 연

대이다. 이러한 자선적 연대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들의 신분적 계급, 지역사회 또는 도시국가의 거부 상인, 종교적으

로 교회에서의 자선적 기부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비영

리 조직을 통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부와 자선행위들이 그 예이다.

둘째로, 민주적 연대(democratic solidarity)이다. 이는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

자계급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동운동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

거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상호부조 등의 호혜성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 결사체를 조직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전후 신사회운동의 성장

에 따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적인 결사체 조직들도 성장하였

다. 이것은 평등한 시민들 간의 호혜성 원리에 기초한 민주적 연대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복지국가가 성장하면서 국가에 의한 사회

적 시민권의 부여와 함께 재분배적 원리에 의한 민주적 연대를 강조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재분배적 연대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축소되거나 

국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나 관료제화 되면서 비민주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다시 민주적 연대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호혜성에 기조한 사회적 경제

와 연대경제 운동의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의 재분배적 연대도 

민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연대성 회복의 과제는 사회적 시민권

을 보장하는 국가의 재분배적 연대와 시민들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호혜

적 연대를 어떻게 결합시키는 가에 있다.

Ⅳ. 지역공동체 복지레짐(community welfare regime)의 

제도설계



복지국가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형성  229

1.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개념화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서로 협력하여 필요한 복지서비

스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지역 복지시스템의 구축

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와 복지가 제도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경

제와 복지가 긴밀히 연계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서비스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다양

한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의한 호혜

적 경제생산이 증가하고,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소득보장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에 의한 공공 사회서비스 공급의 확대가 이루어진 

다면, 지역경제는 보다 균형된 다원적 경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이전의 시장

경제체제 보다 좀 더 지역사회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자체의 상

품화 압력이 약화되고, 탈상품화된 경제영역이 확대되는 연대경제체제가 형성 

될 수 있다. 즉 폴라니안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지역기반으로 경제와 사회를 

재배태화(reembedding)를 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는 지역경제와 지역사회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동시

에, 정치적 차원에서는 지역단위에서의 결사체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를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서 시민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앞의 제3섹터의 역할에서 논의되었듯이 지역단

위에서 경제, 복지, 정치과정을 상호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매개적 제도영역으

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관련된 제도들의 상호 연계적 집합’을 

의미하는 ‘레짐’의 의미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 비

영리, 시장복지가 서로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은 지역사회의 복지, 경제, 정치, 사회영역의 

다양한 조직, 정책과 제도들 간의 관계와 역할을 조정하는 새로운 차원의 신공

공거버넌스(new public governance)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은 국가차원의 복지국가체제와 어떻게 연결

되는가?를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차원적인 글로벌 위기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증대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복지국가체제는 그동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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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라 글로벌 경제화와 신자유주의 영향에 따라 많은 변화와 개혁의 과

정을 거쳐 왔지만, 여전히 전후 포디즘의 기반에 의해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기

본 틀에 갇혀있다. 복지국가는 여전히 사회적 시민권에 기초하는 소득보장과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보호해주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분권화 되어 밑으로부터의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성장과 상호 조응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다.19) 지금까지의 국가의 수직적 거

버넌스에 기초한 국가복지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지역에서의 시민사회 주도의 

호혜적인 복지와 국가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대안적 제도설계: 공동생산, 공동수립, 

신공공거버넌스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은 실제로 어떤 제도의 모습으로 발현(emerging)이 될 

수 있을까?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에 기초한 새로운 제도

들이 발전하는 사례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사회서

비스의 생산과 공급과정에서 지역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

동생산(co-production)이고, 둘째는,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공동생산에서 복지

수요와 공급방식을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공동수립

(co-construction) 제도도 형성되고 있다. 셋째로, 공동생산과 공동수립의 제도

를 뒷 받침해주는 신공공거버넌스(new public governance) 구축이다.

19) 여기서 제기된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복지체제와 상응하는 전반적인 복지국가의 

재편과 패러다임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속적인 연구과제이다. 이를 지향하는 서구학계

에서도 다양한 이론적 아이디어와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EMES 

그룹이다. 그 외에 앞에서 논의되었던 네오 폴라니안 학자들의 관점들에서 점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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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생산

공동생산의 개념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찍이 공동생산 개념은 80년

대 오스트롬 학파의 주도에 의해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주

민들과 함께 공동생산의 형식으로 공급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온 사

례에서 시작되었다(Parks et al, 1981). 이후 공동생산의 개념은 최근에 와서 신

공공관리론의 비판과 함께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보건의료, 돌봄, 교육 및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시민참여적으로 제공하는 대안적 개념으

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동생산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생산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개인, 조직, 집단 수준에서 누가 공동생산자로 규정하는지, 

공동생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란이 있다. 이 분야를 주도하

는 페스토프를 비롯한 일련의 그룹은 지역단위에서 또는 개별조직단위로 전문

공급자, 수혜자, 가족,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

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공동으

로 기획과 설계(planning and design), 관리(management), 생산(producton)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Pestoff, 1999, 2009, 2012, Pestoff at al. 

2012).20) 이러한 공동생산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패러다

임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오늘 날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의 필요성은 오늘 날 복지국가의 복지서비스

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장점에서 나온다(Pestoff, 2009, 2012). 

첫째로, 서비스의 질 문제이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복지의 서비스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공공관리론과 민영화 전략을 주도해 왔으나, 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의 격차, 사각지대의 발생, 책무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

았다. 또한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민주의 스칸디나비

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시민들의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다양화, 개인화 돼가

20) 여기서는 공동생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다. 새로운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생산에 대한 개념, 이슈와 쟁점에 관하여는 

Pestoff(1999), Pestoff(2009), Pestoff and Hulgard(2016), Pestoff, et al, (2012), 김학실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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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의 수요에 비해 획일화, 관료제화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이나 교육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협

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Pestoff, 2009). 따

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논리에 의해 수요자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하여 참여를 

통해 다양한 수요와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 관

점에서 높은 비용의 고급스러운 서비스 질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협동, 이타

적, 또는 자아실현의 동기에서 서비스 질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로, 최근에 젠더문제와 연결된 일의 질 문제이다. 사회서비스는 주로 여

성들의 일자리인 가운데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저성장 

국면에 따른 국가재정의 긴축에 따라 국가의 공공서비스 재정은 축소되는 가운

데, 서비스의 임금, 작업환경은 돌봄노동의 공급자로서의 노동의 질과 권리의 

문제를 낳는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공동생산은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조직

의 논리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최근의 지식기반경제화, 그

리고 장기적 고실업과 불안정 노동시장으로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논리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로, 최근 민주주의 위기와 결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공동생산은 지

역주민 주도로 지역사회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행역량과 의

사결정 권력을 증대시키면서(empowerment),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풀뿌

리 민주주의 형성에도 기여한다. 기능적 차원에서 단순 참여를 통한 공동생산

이 아니라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하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참여민주

주의와 심의민주주의를 지향하게 된다. 이는 현재의 엘리트민주주의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경제와 사회생활의 영

역까지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로,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조직과 영역의 논리에 의해 공공과 민간 인적, 재정적, 조직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자발적 참여, 경제적 투자, 경영적 수익을 기

반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거버넌스의 공유로 순수한 공공조직에 의한 공급

이나, 시장조직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서비스 공급의 비용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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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공동생산에 관한 많은 이론적 경험적 이슈들이 있다. 왜 공동생산을 해야 하

는가? 소비자들의 관점과 정부관료나 서비스 공급 전문가의 관점에서부터 다

양한 동기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Verschuere and Pestoff, 2012). 공동생산의 의

도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와 관리, 거버넌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로 공동생산은 의도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시장이

나 공공 서비스 조직들과 협력이 아닌 경쟁으로 확산의 실패, 의도했던 시민들

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과 심의민주주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복잡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로 명확한 책무성 성과측정의 문제 등 다양한 도전들이 제기된

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례와 경험적 연구, 대안적인 개념들과 

이론들을 개발하며, 또한 현장에서의 혁신적인 실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

결해야 하는 과제가 된다. 

 

2) 공동수립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지역단위에서

의 대안적 연대경제와 참여민주주의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급에

서의 공동생산이라는 제도 위에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정책

결정에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공동수립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동생산은 주로 조직적 차원에서 그리고 정책의 집행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대안적 제도라고 하면, 공동수립은 한 단계 높은 제도적 수준에서 사회

적 경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이나 지역사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정책형성 차원

에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Vaillancourt, 2013).

공동생산은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영역과 

조직 및 지역단위의 수준에서 다양한 모델로 발현하고 있는 한편, 공동수립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는 캐나다의 퀘벡주 사례이다. 공동생산과 공

동수립을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수준에서 제도화되어 실천하고 있는 사례는 많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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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캐나다의 퀘벡주가 가장 광범위하고, 그리고 내실 있

게 지방정부와 사회경제조직 및 시민사회 연합체가 상호 협력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방정부와 파트너쉽의 형태로 정책결정을 하는 공동

수립을 제도화하고 그 아래 다양한 사회서비스들 및 사회경제조직들이 공동생

산하는 제도를 갖춘 대표적 사례이다(Bourchard, 2013; Mendell, 2009; 

Mendell and Neamtan, 2010; Mendell and Alain, 2015, 김창진, 2015; 유현종, 

정무권, 2017). 따라서 공동수립에 대한 개념화와 이론화는 주로 퀘벡사례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

공동수립은 정부의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을 민주화 하는 거버넌스 방식이다. 발

란쿠르(Yves Vaillancourt)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공동수립 제도의 민주

성과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국가가 시민사회나 시장의 주요 행위자

들을 파트너로 한 유사 공동수립 정책결정제도를 대비시킨다(Vaillancourt, 2013: 

136-139).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공동수립(Neo-liberal Co-construction)은 정

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과 비영리 부분의 조직들을 파트너로 포

용하는 전략이다. 다양한 공공사업을 민영화의 한 방식으로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정부와 시장적 계약관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민주적 차원의 공동수립이라 할 수 없다. 반면에, 조합주의적 공동수립

(Corporatist Co-construction) 전략이 있다. 서구유럽의 케인지안 복지국가 형성

의 중요한 정책결정 기제였으며, 퀘벡주에서도 1970년대에 오일쇼크에 의한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합주의적 방식의 정책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는 주로 자본주의의 대표적 계급 또는 이익집단인 노사정 중심으로한 사회적 합의

기제였다. 이 시기의 조합주의 기제이 형성은 현재의 사회적 경제발전에 재정적으

로 기여한 노동연대투자기금(Labor Solidarity Invistment Fund)이 만들어지는 계

기가 되었다. 그러나 조합주의적 정책결정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

익들을 대표할 수 없었다. 이후 퀘벡주는 1995 여성운동계가 주도한 ‘빵과 장미행

진’과 1996년 소위 사회적 경제 중심의 ‘퀘벡 경제정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이 회의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협약으로 사회적 경

제 주체들의 섹터별 대표, 지원기관대표, 사회운동가, 시민단체들의 대표조직으로 

‘사회적 경제 샹티에’ 조직되면서, 현재의 공동수립 모델인 ‘민주적 연대 공동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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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Solidarity-based Co-construction)’이 만들어졌다. 

이 민주적 연대 공동수립 모델은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국가

는(여기서는 퀘벡주 정부) 시민사회조직과 동등한 파트너쉽의 관계를 맺는다. 

퀘벡주의 주요 지역경제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들은 ‘샹티에’로 대표되는 사

회경제 시민사회조직, 시장의 기업연합조직, 노동조합, 정부와 다양한 정책들

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정책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물론 정부는 주권

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정책결정권력을 갖는다. 사회, 경제적 정책결정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표들이 합의하에 결정되고 반자본주의적인 이념이 

아닌 다원주의적 경제원리를 지향한다. 셋째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상층의 정책

결정과정에서부터 아래의 사회서비스 공동생산 조직에까지 민주적 심의

(democratic deliberation)의 원칙을 지킨다. 넷째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은 정부정책의 도구적 수단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

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파트너쉽 관계를 지킨다.

이와 같은 퀘벡주의 민주적 연대 공동수립 제도는 경제적으로는 다원적 경제

의 원리에 의한 연대경제의 형성,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공급되는 공동생산의 확산, 그리고 다음에 논의되는 신공공거버

넌스의 제도적 원리가 현실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론적 논의에 가장 가까운 사례

가 될 수 있다. 퀘벡사례에서 경제의 규모를 보면, 여전히 사회적 경제의 규모

는 시장경제나 국가경제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사회주택, 아

동 및 노인돌봄, 직업훈련, 홈케어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기본 

공공서비스 부문 외에 사회적 경제부분이 많은 양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다양

한 사례들 중에서 퀘벡사례는 주정부라는 광역의 지방정부 단위에서 법제도적

으로, 정책결정과정이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활동수준에서 가장 제도화된 사

례라고 할 수 있다.21) 

21) 우리나라의 사례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안성, 안산 등 주요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사회

협동조합 운동은 지역주민의 참여적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 장기노인요양보호서비스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가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생산의 형식들이 시도되고 있

다. 서울의 성미산 마을을 비롯해 다수의 지역에서 공동육아 보육서비스 협동조합을 중

심으로 다양한 마을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만들어 가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완주시의 로컬푸드 운동은, 사회서비스 분야는 아니지만, 지역의 유기

농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공동생산과 공동수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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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공동체 중심의 민주적 신공공거버넌스

지역공동체 복지레짐 형성의 기본적 제도로서 공동생산과 공동수립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이에 상

응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포용적 네크워크(inclusive 

network)에 기반한, 참여적이며(participatory), 협력적이며(collaborative), 상호작

용에 의한(interactive) 신공공거버넌스의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Osborne, 

2010; Pestoff, Brandsen, and Verschuere, 2012; Torfing and Triantafillou, 2013).

이러한 신공공거버넌스의 아이디어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화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서구유럽 중심의 케인지안 복지국가 모델의 거버넌스 구조는 조

직화된 노동, 자본, 국가 삼자 합의 방식의 조합주의적 정책결정 모델에 정책의 

집행과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에 걸쳐서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

로 발전했다. 그 후 신자유주의 사조는 복지국가의 축소와 함께 수직적 관료제

적 행정을 비판하면서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의 원리를 받아들여 성과 중심적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시장중심의 거버넌스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화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다양한 차원의 격차와 불평등

을 초래했고, 신공공관리론은 오히려 서비스의 성과에 취약한 계층들을 소외시

키고 격차를 심화시키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면서 그 정당성이 악화

되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사회와 정보사회가 됨에 따라 경제와 사회

는 다양한 주체 간에 상호의존적으로 더욱 다원화된 네트워크 사회가 되었다. 

복잡다원화된 사회에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는 국가의 기존의 수직적 조

정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의 원

리로서 과정중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과 조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방식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

화 정책을 비롯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해결, 문화적 공동

체 형성,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보완적 공급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관계를 만

들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실험들이 완결적이거나 제도화의 수

준은 아니지만, 나름의 공동생산과 공동수립을 위한 담론을 만들고 실천을 시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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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간의 공동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Osborne, 2010). 오스본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의 새로

운 조정방식으로 신공공관리론의 필요성을 제안 한다. 오스본은 일반적인 정치-

행정 측면에서 ‘이중화된 다원주의(double pluralism)’, 즉 ‘정책집행과 서비스 전

달에서의 상호의존적 주체들의 다원성과 다층적 정치-행정 수준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과정의 다원성’으로 특징되는 오늘의 정책현상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양

식을 강조한다(Osborne, 2010: 9). 이에 따라 그는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급변

하는 환경변화 대응하는 제도설계에 체제론적 관점(systemic perspective)을 적용

하여 신공공거버넌스의 양식을 탐색할 것을 주장한다(Osborne, 2010: 415-416). 

신공공거버넌스에 대한 개념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모델들은 몇 가지 방향으

로 전개된다. 오스본은 일반적 행정의 관점에서 신공공거버넌스를 제안한다면, 

페스토프를 비롯한 대안적 복지국가의 관점에서는 앞에서 논의했던 제3섹터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시민민주주의가 결합된 복지생

산으로서 신공공거버넌스를 강조한다(Pestoff, 1999, 2009, Pestoff, et al, 2012).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민주적 거버넌스와 민주적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

적 경제 영역의 증대는 새롭게 제기되는 신공공거버넌스 관점과 접목되면서,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거버넌스의 구축방향에 대한 출발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다원적 경제에 기반한 공급자의 다원화는 복지서비스 공급에서 기존

의 공급자들의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서비스생산에 시민들

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서비스 공급에서 소통 및 조

정의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로, 앞에서 사회적 경제 기반의 연대경

제체제의 형성은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

다. 특히 복지서비스 공급의 공동생산과 공동수립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확대는 

기존의 복지국가에서의 국가의 정책결정 권위에 의한 수직적 하향적 집행관계

에서 지역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서비스의 내용과 질,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하

고 집행하는 수평적이면서 상향적 정책결정과 집행을 의미한다.

오스본이 제기하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상호의존적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정책의 공동수립과 서비스의 산출부분에 초점을 둔 민주적 공급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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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에서의 다양한 공급자와 서비스 주체들 간의 새

로운 차원의 협력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대와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의 형성은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정부를 중심으

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자신의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며,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나 다양한 

위기에 대비하여 사회적 복원력(resilience)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운 공공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Ⅴ. 결론: 미래의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 가능한가?

지금까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차원의 위기들과 기존의 케인지

안 복지국가가 위복지국가의 발전방향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할 수 있는 

개념화와 이론적 논리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

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추세를 볼 때, 사

회적 경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극심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폐해,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직은 지역에 따라 산발적이며, 보다 제도화되고 확장된 모습은 드물다. 개념

적, 이론적 논리로서 실천의 가능성은 보여주지만, 현실 사회에서 실천과 제도

화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과 도전들이 수반된다. 

이미 서구 유럽대륙에서는 1980년대 서구 경제의 장기침체와 재정위기, 그

리고 실업의 증가로 케인지안 복지국가가 한계에 이르면서 사회적 경제는 그 

빈틈을 매우기 위해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짐

에 따라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복지국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사

회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개념화에

서부터 보다 역사적이며 맥락적 의미를 담고, 사회경제가 역사적으로 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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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규범적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가 새

롭게 부상하는 영역으로서 학계에는 그 개념화에 대한 논쟁이 있고, 어떤 개념

화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확산과 정책방향,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에서 중요한 논

쟁점인 유럽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접근에 기반한 관계론적, 전체론적 관점과 

영미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반한 상호분리된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원자화

왼 관계로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변동을 이해는 관점을 비교해가면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두 가지 관점이 서로 대립되면서 사회적 경

제에 대한 이해와 개념화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주류 학계나 정부에서는 사회

적 경제를 기능적 차원에서 정책수단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

다.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정책이 그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도

구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는 다시 사회적 경제를 실패와 문제의 

영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우리의 미래에 예견되는 세 가지 중요한 위기와 사회변동을 예견해보

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개념화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의 제대로 된 담론의 확산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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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and New Roles of the Social 
Economy: The Formation of Community Welfare Regime

Moo-Kwon Chung
Yonsei University, Korea

Since the turn to the 21th century, we are facing multi-dimensional global 

crises and the traditional Keynesian welfare state could not solve them. Thus 

new paradigm for capitalist economy and the welfare state are demanding. The 

author suggests ‘community welfare regime’ based on the social economy as 

an alternative paradigm. The concept and theory of community welfare regime 

are derived from the Polanyian ideas of reembeddedness and plural economy. 

The basic aim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discuss some important conceptual 

and theoretical issues and their clarifications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future developmental path.

[Key Words: The Welfare State, Community Welfare Regime, Social Economy, 

Polanyi, Solidarity Economy, Co-Production, Co-Construction, 

New Public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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